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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04 무관세 시대는 끝났다･･･ 

미국,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에 12.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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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시대는 끝났다･･･ 미국,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에 12.5% 관세 

7월 24일 시행… 232조 품목관세 대상은 예외 적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갈아타기’가 어김없이 이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7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

으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10%)의 만료 시점과 정확히 맞춰서 시행됐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Axios)는 122조 관세가 끝나

는 바로 그 순간 새 관세가 발효되도록 시점을 맞춘 것으로, 사실상 122조 관세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차등 적용… 한국은 ‘최대 12.5%’

USTR은 미국 수입액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와 집행 수준을 평가해 관세를 차등 적용했다. 모든 품목에 동일한 세율을 추가하

는 것이 아닌, 품목별 기존 MFN 관세율에 따라 추가되는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달라진다. 

 국가별 강제노동 관세 차등 적용 

구분 적용 방식

17개국(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캄보디아･캐나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

온두라스･인도･인도네시아･요르단･말레이시아･멕시코･파키스탄･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영국)

10% 정액 관세

EU･대만 총 관세율 10% 상한

한국･일본･스위스 총 관세율 12.5% 상한

기타 국가(중국･러시아･베트남 등) 12.5% 정액 관세

USTR은 이 같은 차등 구조가 교역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54개국과, 제도는 도입했지만 실효적인 집행이 

부족한 6개국으로 구분했다. 한국은 전자에 속하지만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을 고려해 일본･스위

스와 함께 총 관세율 12.5% 상한 방식을 적용받았다. 팩트시트에서는 한국에 대해 “MFN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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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5% 미만인 경우 두 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하고,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번 최종 조치는 두 차례 공청회와 2,100건 이상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확정됐다. 이 과정에

서 인도와 캄보디아･과테말라･온두라스･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당초 예고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됐다.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4개국에 도

입되는 3년 한시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제도다.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위험이 

높은 제3국산 원재료 대신 미국산 면화와 섬유 원료 사용을 확대하면 그 비중에 따라 일정 

물량의 섬유･의류 제품을 301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노동 규제뿐 아니라 

미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공급망 정책의 성격도 함께 보인다.

 강제노동 관세 예외 적용되는 품목 

구분 내용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관련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중 USMCA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에서도 

제외(단, 캐나다 대상 관세법 338조 관세는 USMCA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됐다)

원자재･필수 투입재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원자재, 식품･농산물 원료, 반도체 제조장비 등 

연방관보가 지정한 일부 산업용 품목(HTSUS 기준)

일반 면제 정보자료, 기증품, 여행자 휴대품, 민간 항공기 부품

국가별 협상 예외
캄보디아･과테말라･엘살바도르･EU･요르단･인도 등 일부 국가는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 예외를 별도로 확보(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모든 수입품이 이번 301조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국가안보･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

다. 예외 여부는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기준으로 판단되며, 같은 제품이라도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먼저 자사 제품의 HTSUS 코드와 현행 MFN 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연방관보

에 고시된 예외 품목 해당 여부와 232조 관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실제 관세 부담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 트럼프가 선택한 새 관세무기… 관세법 338조도 등장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301조가 오랜 기간 미국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아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데 있다. 매체 액시오스는 “EEPA가 행정부 재량으로 즉각 발표･정지･수정이 

가능한 “온오프 스위치”였던 반면, 301조는 공식 조사와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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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도입 속도는 느리지만 법적 기반은 훨씬 견고하다고 짚었다. 

미국의 ACI 법률그룹(ACI Law Group)의 김진정 변호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서 오랫동

안 사용된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이다. USTR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복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추가관세나 기타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동안 301조는 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산업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불공정 행위를 대상으로 

활용돼 왔으며, 이번 조치의 성격은 기존 사례와는 크게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통상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그는 “미국정부는 강제노동뿐 아니라 환경 , 탄소배출, 인권, 

공급망 투명성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소를 근거로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 내다봤다.

이미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 배터리, 전자부품, 기계류 

등 주요 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추가 조치 여부도 우리 기업들이 계속 주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관세합의 준수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15% 상한이 유지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301조 강제노동 관세(최대 12.5%)는 이 상한선 안에 있지만, 향후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더해질 경우 합산 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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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 부과를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가까이 실제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던 1930년 스무스

-홀리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IEEPA･122조･301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이 조치가 캐나다에 국한되지 않고, 미 행정부가 ‘미국 상품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유사한 논리로 고율 관세를 정당화할 

새로운 법적 경로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역시 이 조항이 보호무

역주의 성향의 행정부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TD코웬의 크리스 크루

거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를 상대로 같은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IEEPA 상호관세 위법으로 많은 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관세가 미국의 노동, 인권, 환경, 공급망 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번 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

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원재료 조달 경로와 협력업체 관리, 

공급망 실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입자가 원산지뿐 아니라 공급망 투명성과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 여부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자사 제품이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 예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실사를 강화

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다른 무역구제 조치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는 “특정 조치 하나의 종료나 확정에 안심하기보다, 앞으로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 체계를 계속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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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치는 환적 석유제품, 이제 국내서 블렌딩 후 수출 가능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된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이를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돼 블렌딩이 불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마련된 절차는 ▲블렌딩 계약 증빙,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 ▲블렌딩 후 전량 수출의 

3단계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블렌딩할 수 있는 탱크 터미널 인프라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의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업체의 보관 수요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도 제도가 없어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

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해외 탱크 터미널로 물품을 옮겨 블렌딩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 정세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는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 개선에 이은 후속 조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023년 

7,791억원에서 2024년 1조 282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6,511억원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수입산과 수입산, 수입산과 국내산, 국내산과 국내산의 조합만 블렌딩이 가능했고 

환적 석유제품은 블렌딩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입산,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조합해 블렌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 보관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규제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서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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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비철금속도 수출신고 의무화･･･ 폐기물 수출입 제도 개편 

정부가 구리스크랩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철과 비철금속

에 대한 수출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는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수출입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일반 고철로 신고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해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폐기물 사진과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운반･보관계획서, 분석결과서, 수출계획서, 보증보험 가입서류 등을 갖춰 신고해

야 한다. 기후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이를 통해 위장 수출을 차단하고 적정하게 선별된 폐자원만 해외로 반출되도록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점을 언급했다. 분석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폐배터리와 

희토류 폐기물, 폐식용유 등을 핵심광물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자폐기물과 구리

스크랩 등 유용한 폐자원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7월 21일 중국 철강정보업체 마이스틸(Mysteel)이 중국의 관세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스테인리스 스크랩 수입량은 약 10만 1,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금속스크랩 확보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순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고철과 비철금속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통관 전 불시점검만으로

는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파쇄물의 위장 수출 여부를 모두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고철과 비철금속을 제외한 대부분 폐기물은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 수출입하고 

있는 만큼 제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기업 부담은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고철과 

비철금속 수출업체는 기름과 시안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수출입관리폐기물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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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용 폐자원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간 환경분쟁

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관련 고시 개정 전후 

현행 개정안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27. <생략>

 28. 〈신설〉

 29. 〈신설〉

 비고

 1∼2. <생략>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 비철

금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

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27. <현행과 같음>

 28. 고철

 29. 비철금속

 비고

 1∼2. <생략>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순환자원(폐지류, 폐유리 및 페유리병류는 

제외)에 해당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과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 원료 확보 지원･･･ 폐섬유 수입 규제도 합리화

국내 재활용 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폐섬유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지만,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은 폐폴리에스테르(PE) 소재 폐합성섬유(분류번호 51-27-02)를 수입금지 대

상의 예외 품목에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에는 양모 함량이 80% 이상인 폐섬유와 폐폴리아미드

(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 등만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폐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했다. 재활용 기술 개발과 품질･성능 분석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은 차단하면서도 국내 재활용 산업이 필요한 원료는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입 관리체계를 재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은 고철･비철금속 관리 방식의 변화와 함께 순환자원 수입 시 적용되는 신고 제외 

대상, 재활용 원료 수입 예외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해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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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최대 19.17% 덤핑방지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7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피해

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해당 사건은 LG화학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조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조사 대상 물품은 아크릴산(Acrylic 

Acid)과 부탄올(Butanol)의 에스테르화 반응(Esterification Reaction)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로,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소재로 쓰인다. HSK 제

2916.12-3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6.5%, 한･중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무역위는 또 식품 포장용기나 가압용기,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파이프, 

창호, 전선 피복 등 다양한 산업재로 사용되는 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위는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덤핑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두 사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 서준식 기자 | 

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중국

 타이싱 순커 및 그 관계사 11.42%

 상해화이 및 그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 및 그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

현재 9.53~19.17%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026.4.22.~8.21.)

한국, 미 환율관찰대상국에 4회 연속 지정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다만 환율조작국

에 해당하는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은 이번에도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7월 2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FX Report)’

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5년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지속적･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45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6.6%) 등 2개 요건을 충족

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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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지난해 수출이 반도체와 기술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가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fundamentals, 거시경제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난 1월 보고서의 평가를 다시 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해 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압력을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 등 한국의 외환시장 개방 확대는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과 환헤지 정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

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준식 기자 | 

미･중･EU 등 8개국 통관 동향 한자리에･･･ 관세청, 수출기업 설명회 연다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과 27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

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한 행사로,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이 참석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1차 서울 행사가 8월 2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차 부산 행사가 8월 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중국의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 방향, EU의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통관체계, 일본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의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 유의사항,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 기업이 일대일로 만나는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기업들은 

현지 관세관과 직접 만나 해외 통관 과정의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상담하

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함께 마련돼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8월 12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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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산 끝나도 환급 가능･･･ 상호관세 
환급 대상 확대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정산 완료된 수입신고 건도 재정산 길 열려

김 진 정 | 미국변호사･관세사(ACI Law Group, PC)

7월 1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 결정으로 최종 정산

(Liquidation)된 통관 건도 환급의 길이 열렸다

2026년 7월 15일 미국 CIT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미 최종 

정산이 완료돼 관세 환급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의 

기존 절차로는 환급을 받기 어려웠던 통관 건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다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CBP는 CAPE 시스템을 통해 IEEPA 관세 환급을 진행해 왔지만, 이미 정산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수입신고(Entry)는 처리할 수 없었다. 미국 관세법상 CBP가 스스로 수입신고를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산 후 80일 이상이 지난 수입신고는 

CAPE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선,

미국

통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세관국경보호청(CBP)은 4월 20일 환급 시스템 'CAPE'를 

구축해 기업의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만 환급 

자격이 인정됐으나, 최근 그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상호관세 

환급 관련 법적 자문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 전문 김진정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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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이번 7월 15일 CIT 결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수입업체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에 대해 CBP가 다시 정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의 이러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재정산 명령(Reliquidation Order)이라고 한다. CBP는 그동안 스스로 다시 처리할 

수 없었던 수입신고도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다시 열어 IEEPA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절차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업체가 CIT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 후 법원이 해당 

수입업체의 통관 건에 대해 재정산을 명령한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CBP는 해당 수입업체가 

CAPE를 통해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CBP가 CAPE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건을 다시 정산하면, 납부했던 IEEPA 관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종정산된 통관 건의 환급 절차는 ‘CIT 소송 제기, 법원의 재정산명령, 

CAPE 신청, CBP의 재처리 및 환급’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를 갖게 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앞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CIT는 

이미 2026년 7월 15일부터 약 3,700건의 개별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에게 이러한 재정산 절차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CBP 역시 7월 말 시행 예정인 CAPE 3단계(Phase)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최종정산된 수입신고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은 정부의 항소 결과나 향후 별도의 행정절차가 마련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CAPE 3단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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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절차는 자동으로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CIT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입업체를 위한 개별적인 재정산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CAPE 3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의제기(Protest) 절차나 추가적인 CAPE 확대, 또는 집단소

송 관련 결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언제 확정되고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반면, 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구체적인 재정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CBP도 이를 CAPE 3단계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최종 정산된 통관 건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라면, 

현재로서는 CIT 소송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7월 15일 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과거에는 최종 정산이 완료된 통관 건에 대해 CBP가 

스스로 다시 처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수입자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CAPE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번 결정은 최종 정산된 IEEPA 관세 납부 건에 대해 사실상 막혀 있던 환급의 길을 법원이 

다시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통관 건을 보유한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정산 상태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CIT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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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 전용 플랫폼 시대 열린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체계 본격 운영･･･ 안전성과 편의성 동시 강화

류 승 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휴대전화로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면 며칠 뒤 집 앞에서 물건을 받아보는 일은 이제 많은 

국민의 일상이 됐다. 해외 직구는 더 이상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다.

“혹시 누군가 내 이름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 직구가 편리해질수록 통관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 직구 이용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에 맞는 통관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해외 직구는 그대로, 통관은 더 똑똑하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도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해외 쇼핑몰

신규 

관세 

정책

해외 직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수입통관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관세청은 다양한 공급망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수입통관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오는 8월 중순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내용을 직접 소개한다.



신규 관세 정책 관 세 행 정 실 무 해 설 주간 관세무역정보

17

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된다. 

달라지는 것은 주문 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이후 통관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앞으로는 주문정

보와 결제정보, 배송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은 보다 원활하게 통관하고, 

위해물품이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통관체계가 개선된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주요 내용 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으로 달라지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변화,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 직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주문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다시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 주문한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두 번째 변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쇼핑몰뿐 아니라 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 특송업체 등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전자상거래업자가 관세청에 등록해 운영된다. 등록된 업체는 거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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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통관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직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게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세 번째 변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업체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체계를 갖추고 거래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를 협력인정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더욱 편리

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통관에 적극 협력하는 업체일수록 국민도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네 번째 변화,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통관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주문정보와 배송정보 등 거래정보를 함께 활용해 통관이 이뤄진다. 위해물품이나 저가신

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은 보다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는 모든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물품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

고 정상적인 거래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제도 시행 전후 비교 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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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도 해외 직구 이용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하

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

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최신 정보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본인만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본인확인 요청이 오면 안내에 따라 인증을 진행한다. 주문 단계뿐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인증번호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

용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다.

넷째, 주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주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정확한 주문정보는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통관과 배송에 도움이 된다.

전자상거래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

래업자의 준비도 중요하다.

첫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 사업자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은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사이버몰 운영업체), 구매대행업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입점업체), 배송대행업자(화주 위임)다. 다만, 개인 간 거래(C2C,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및 국내･외 사이버몰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둘째,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거래(주문･상품정보 등) 정보를 제출하면 통관이 원활하

게 이뤄지고 불법위해물품 차단과 저가신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협력인정업체 준비를 한다. 거래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력인정업체는 간소화된 본인확인 절차 등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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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안전한 해외 직구

안전한 해외 직구 환경은 관세청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업자와 특송업체, 관세

사, 그리고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한 통관환경을 만들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통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면서도, 

정상적인 해외 직구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통관환경

그것이 관세청이 만들어 가는 전자상거래 통관의 미래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은 무엇인가요?

A. 전자상거래 통관에 참여하는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Q. 협력인정업체는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체계를 갖추고 거래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관세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Q. 해외직구 이용 방법이 달라지나요?

A. 주문 시 인증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인정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주문 단계에서 인증을 완료했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다시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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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제3국 송장 발행 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스위스와 한국 간 거래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예정인 스위스‧이탈리아 지사가 EU산 물품을 수출할 경우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방안을 문의합니다.

한·EU FTA에 따라,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

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상업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스위스)에서 송품장이 발행되는 무역거래에서 EU 회원국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포장명세서(이탈리아에서 발급)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물

품을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라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드론의 HS Code

카메라가 내장된 촬영용 드론의 HS Code는 무엇일까요?

HS해설서 제8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

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희용이나 완구용 드론의 경우는 제9503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503호에 분류되는 유희용이나 완구용의 드론의 경우 제8806호(무인기)에 분류되는 물품과

의 구별되는 기준으로 제8806호 해설서에서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저(低) 중

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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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점, 또는 지능적 전자 장치[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 필요조건

이나 야간 투시성]을 갖추지 않은 점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제9503호)”고 설명하고 있고,

제8806호 해설서에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

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

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

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약 문의한 물품이 ‘무인기’에 해당된다면 제8806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무인기의 기

능과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세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의한 물품이 ‘무인기’의 ‘기타’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에 해당

된다면 제8806.91-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HS Code는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확인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주요서비스-사업자>세계HS정보>HS정보-관세율표

수출 / 캠핑용 칼의 수출요건

캠핑용으로 이용하는 날 길이 8cm인 칼을 수출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제8211.92-0000호에 분류되는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을 수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

확인 수출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출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 [수출허가서]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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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관세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의 과세 여부와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정보기술과 전자제품의 발전으로 하나의 물품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 또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관세율표

상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은 USB 재생 기능을 갖춘 사운드바(Sound Bar)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이를 음성

재생기(HSK 제8519호)로 볼 것인지 복합형 확성기(HSK 제8518호)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아울러 과거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또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 판결은 다기능 기기의 품목분류에 있어 ‘주된 기능’과 ‘본질적 특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와 납세자의 주의의

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부터 2021.○○.○○.까지 중국에 있는 B 등으로부터 ‘Sound Ba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고 한다) 제8519.81-2900호(한･중 FTA 협정관

세율 0~4.8%, 이하 ‘제8519호’라고 한다)로 신고했다.

2. 서울세관장은 2021.○○.○○.경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을 ‘음성재생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물품은 ‘확성기’ 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HSK 제8518.22호의 확성기로의 분류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필요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8.22-0000호

(이하 ‘제8518호’라고 한다)로 변경해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했다.

3. 원고는 2022.○○.○○. 피고들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기각했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칭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운드바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조 용 지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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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22.○○.○○. 피고들에게 수정신고 당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 불승인했다(이하 합해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고 한다).

5.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하 합해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Ⅲ.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1) 이 사건 쟁점물품은 음성재생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518호가 아닌 HSK 제8519호로 

분류돼야 한다.

2) 이와 달리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타사의 사운드바에 대해 HSK 제8519호로 

품목분류를 하기도 했고, 대미 수출에 있어서 이를 HSK 제8519호로 분류되도록 해 관세를 

환급 및 절감하도록 했다고 홍보함으로써 이를 HSK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며,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

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위법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 등의 해석이 확립돼 있지 않고,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적용이 일관되지 못한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물품이 HSK 제8519호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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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HS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돼 있는데, HS협약 본문은 전문과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류･소호의 주(Notes), ③ 「HS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은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로 수용해 적용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6

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해 HSK를 고시 및 운영하고 있다[위 관세율표와 HSK는 대상 품목, 

분류를 위한 부(部)･류(類)･절(節)･호(號)의 구분, 주(註),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이 동일하다].

HSK 제8518.22-000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명

호 소호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

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2 00 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HSK 제8519.81-290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명

호 소호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 그 밖의 기기

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29 00 기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해야 하고,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일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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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나)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에는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다. HS해설서는 WCO의 HS품목분류표와 관

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및 WCO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

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 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다.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에 관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 관세율표뿐만 아니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제1 내지 제21호증, 을나 제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물품은 HSK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형 확성기[Multiple loudspeaker, 동일 인클로저(enclosure)

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HSK 제851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쟁점물품은 ‘一’자 형태의 ‘사운드바･서브우퍼･리모컨’ 또는 ‘사운드바･리모컨’ 

조합으로 제시된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메인기기인 ‘사운드바’는 우퍼(저음용 스피커)나 서브

우퍼(초저음용 스피커) 등을 하나의 기기 안에 배치해 기다란 막대 형태로 디자인된 음향기기

로서 HSK 제8518호의 HS해설서 (B)[확성기(loudspeaker)1)]에서 규정한 확성기(스피커)의 기

능을 갖추고 있고, 주로 TV 등 영상기기의 음향성능 보강을 위해 개발돼 인클로저(enclosur

e)2), 스피커 유닛(speaker unit)3), 네트워크(cross-network)4)의 요소로 구성되는 스피커의 

1)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2) 인클로저는 스피커 유닛 뒤쪽에서 발생하는 음파가 정면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리가 원활하게 

재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 진동판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부품으로 진동판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다이내믹형(electrodynamic), 정전형, 리본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대역에 따라 풀 레인지(full range, 전 음역), 우퍼(woofer, 중저역), 트위터(tweeter, 

고역), 미드레인지(midrange, 중역)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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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클로저(막대 모양의 상자)에 여러 개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형태로 이뤄져 있다5).

나) 이 사건 쟁점물품이 USB를 연결해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외부입력 단자를 

통해 외부 음원으로부터 음향신호를 받아 증폭･출력하는 확성기(스피커)고, USB에 의한 재생

용 기기로서의 기능은 부수적･보조적 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물품은 TV 등 음향출력기기와 광케이블, HDMI 케이블 또는 무선(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돼 기기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 출력하는데, TV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 오디오 소스를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Digital Signal 

Processor)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신호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증폭기에서 이를 

증폭한 후 소리가 나오고, USB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DSP에서 오디오 파일(데이터 압축 형식

에 따라 MP3, WAV, WMA, FLAC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쟁점물품은 

각 규격이나 모델에 따라 재생가능한 오디오 파일 형식의 제한이 있다)의 압축을 해제해 

복원한 후 신호가공 처리를 거쳐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 사건 쟁점물품은 단순히 소리나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넘어, 소리의 방향성을 제어해 

입체감을 만드는 확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됐고, USB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복호화

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관련 부품들의 기능이 확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6) 오로지 

USB에 저장된 음성재생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품의 수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쟁점물품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고유기능에 대해 ‘iPod･iPhone･

iPad 또는 안드로이드기기 재생(간단한 연결로 위 기기의 음악을 즐길 수 있음)’, ‘○○ 사운드

싱크(○○ 사운드싱크 로고가 있는 TV 리모컨으로 본 기기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스마트 오디오 앱(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음)’, ‘블루투스(블루

투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음)’라고 기재돼 있고, 외부입력 단자 중 USB 단자에 USB 

저장매체를 접속해 음악 등을 재생하는 기능에 관한 기재가 없다.

즉, 이 사건 쟁점물품 사용자 설명서에는 이 사건 쟁점물품을 TV와 함께 설치해 다양한 

서라운드 사운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향성능 보강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스피커 내부에서 두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앰프(amplifier)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음역대별로 구분해 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

5) 제8518.22호-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HS해설서에 의하면, 확성기(loudspeaker)의 기능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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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부입력 단자 중 USB 단자에 USB 저장매체를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저장매체에 기록된 

MP3 등 음원파일을 읽을 수 있어 음원파일을 바로 증폭･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USB를 통한 재생은 그 음성파일이 MP3, WMA 형식의 파일에 한정되고, 기타 드라이버가 

필요한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은 재생이 불가능하며, USB에 내장된 폴더나 파일명을 확인 또는 

선택할 수 없으며, 오로지 저장된 파일을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쟁점물품 중에는 USB 내 파일 재생 기능이 없는 모델도 포함돼 있다. 위 

USB 단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사건 쟁점물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된

바 단순히 음원 재생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슬림한 디자인이지만 최대 420W의 출력을 낸다”거나, “인공지능으로 콘텐츠 

종류에 따라 맞춤형 소리를 들려 준다”는 등 확성기(스피커)로서의 기능에 대해 광고를 해 

왔고, 이 사건 쟁점물품을 TV와 사운드바 세트 상품으로 기획판매를 하는 등의 판촉 활동을 

했으며, 원고의 해외 홈페이지도 이 사건 쟁점물품을 확성기(스피커) 내지 오디오 카테고리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⑤ 원고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물품 중 모델명 ○○2, ○○3, ○○9, ○○5, 

○○○8○ 등에 관해 스스로 거래품명을 ‘SPEAKER HTS’라고 기재해 신고하기도 했다.

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7)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

다”라고 규정해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와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

를 구분하고 있다. 구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21-6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HS해설서는 주 제3호와 관련해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물품을 USB와 연결하는 경우, 이 사건 쟁점물품은 오디오 파일의 압축을 해제

(decoding)해 복원한 후 신호가공 처리를 거쳐 증폭기를 통해 음향을 키워 이를 출력하고 

이는 사운드바의 디지털 신호 처리기에 의해 수행된다. 디지털 신호 처리기는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읽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등을 통한 실시간의 디지털 정보를 

신호가공 처리를 거쳐 증폭기를 통해 음향을 키워 출력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외부 음원 확성 

기능과 USB 재생 기능은 각 독립된 별도의 기계들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갖춘 기계가 독립적인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다기능의 기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7) 다기능의 기계는 HS해설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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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3호 및 이에 대한 HS해설서에 따라 그 주된 기능인 복합형 확성기 HSK 제8518호로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이 복합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다기능의 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은 변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의 ‘복합기계’인지 ‘다기능의 기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해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더라도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된 기능인 HSK 제851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그 주된 기능인 

복합형 확성기 HSK 제8518호로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물품이 HSK 제8519호로 분류되므로 주된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제8519호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세율표 

관련 규정이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로 들고 있는 공기조절기(air 

conditioning machines), 즉 에어컨의 경우 동력으로 구동되는 팬이나 송풍기(HSK 제8414호)

에 공기제습장치(HSK 제8479호) 또는 냉각수코일이나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HSK 제

8418호)로 구성된 복합기계에 해당하지만, HSK 제8415호가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

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에 관한 특정 호를 두고 있어 이를 HSK 제8415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로 온전히 분류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관세율표의 여러 규정, 즉 ㉮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전단), ㉯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같은 통칙 제3호 나목), ㉰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통칙 제5호 가목 단서), ㉱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부 제9류 주 

제1호 나목), ㉲ “고무나 고무 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제7부 제40류 주 제5호 나목), ㉳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로 분류한다”(제

8부 제42류 주 제3호 나목 단서), ㉴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제17부 제89류 주 제1호), ㉵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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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제20부 제95류 주 제4호 단서) 등의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보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제8519호 HS해설서에서 (Ⅳ) 자기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

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한 기기의 경우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한다.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에 

의하면, HSK 제8519호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를 그 주된 구조 및 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온전히 

HSK 제8519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관해

1) 인정사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전자 주식회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 HW-E450 Sound-Bar’에 관해 HSK 제8519.81-2900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했고, 

2015.9.11. ‘○○○○ △△-A1 Sound-Bar’에 관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8519호의 용어)에 따라 제8519.81-29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나) 관세청 산하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2014년경 TV용 사운드바를 ‘확성기’로 분류해 미국

에 수출하던 기업이 컨설팅을 요청하자 위 물품의 품목분류를 ‘음성재생기기’로 판단한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 관세청은 2014.1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관세청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

는데, 위 사례집에는 “대미국 TV용 사운드바 사례는 업체 담당자가 자력으로 세계 HS정보시

스템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확보해 미국 뉴욕세관에 분류 의견을 주장해 

상대국이 수용한 경우로서 정보 구축으로 업체의 품목분류 체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라는 등의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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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

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

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

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

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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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적 견해표명을 했던 해석기준을 

사후에 변경한 후 이를 소급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종 제품인 사운드바에 대해 이를 HSK 제

8519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관세법｣(2023.12.31. 법률 제

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은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품목분류된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

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도 품명, 모델, 규격, 원산지, 물품설명 

등으로 신청물품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전심사 회신결과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되는 물품은 품명, 모델, 규격, 원산지가 동일한 물품에 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사건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8519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한 ‘○○ 

HW-E450 Sound-Bar’와 ‘○○○○ △△-A1 Sound-Bar’는 그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분류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HSK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USB 재생기능

이 있는 사운드바 제품을 HSK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나) 관세청 산하 HS국제분쟁신고센터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운드바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제8519호로 자문했다거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감한 관세 등을 관세청이 발간한 관세청 협업 우수사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분류 적용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물품

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9호로 분류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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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7･11호증, 을가 제20･21호증, 을나 제18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산세는 원고가 수입신고 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했다가 이를 바로잡으면서 스스로 납부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물품과 규격이

나 기능이 상이한 유사 물품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

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9호로 잘못 신고했던 것인 점,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않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Ⅳ. 결어

이 사건 판결은 다기능 전자제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개별 기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물품의 구조, 용도, 거래 실정 등을 종합해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다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신뢰보

호 원칙의 적용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복합기능 전자제품의 품목분류 실무뿐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및 가산세 면제 요건의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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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너뷰티와 웰에이징 시장에서 주목받는 원료 중 하나가 인디안 구스베리(Indian 

gooseberry)다. 인도에서 ‘암라(Amla)’라고 불리는 열매다. 아유르베다(인도 전통의학)에서 수

천년 동안 만병통치약이자 영생의 묘약으로 귀하게 여겨온 이 열매는 현대과학을 통해 그 강력

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인디안 구스베리(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인디안 구스베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 유래 비타민C 공급원 중 하나로, 오렌지의 

20배에 달하는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열매 속 풍부한 탄닌 성분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열 안정성을 자랑한다. 또한, 강력한 

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통한 혈관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학술적･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식음료 및 건강기능 식품 업계에서는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물성 추출물일까vs.과실주스일까” 인디안 구스베리 함유 제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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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인디안 구스베리(암라)를 물로 추출해 농축･건조한 담황색계 

분말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는 제1302.19-9099호로 신고했다. 

제1302호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

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

하고 있다. 

인디안 구스베리는 식물학적으로 여우주머니과(Phyllanthaceae)의 낙엽수로 그 열매는 과일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디안 구스베리 열매는 제8류에 해당하는 과실에 해당하며 이를 추출한 추출물로 

제2009호를 검토할 수 있다. 

유사한 분류 사례를 살펴보자. 

품명 매실분말엑스(Sour Plum Powdered Extract; 미국산)

제조공정
Harvest→raw material inspection→cut&clean→건조→water extraction(65∼75℃)→

감압농축→Spray Dry→Fine Powder(Lab Analysis)→Packaging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2009호 용어는 과실주스 등을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는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

소를 압착하거나 ･･･ <중략> ･･･ 얻는다. 이 같은 것은 ･･･ <중략> ･･･ 온수나 수증기

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과 ･･･ <중략> ･･･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

는 확산기(diffusers)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본 물품은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관세율표 제8류 과실인 매실을 열수로 추출해 

분말화한 매실주스임.

제2009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과실주스(2009.80-1090)에 분류함.

결정 세번 제2009.80-1090호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

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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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 의하거나

(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이나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

(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셀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인디안 구스베리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건조한 것으로 과실주스에 해당하므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MLA EXTRACT 50%
제1302.19-9099호

(A 8%)

Indian gooseberry juice 

powder

제2009.89-1090호

(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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